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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 훌생자로서 외국인 모(母}에서 태어난 아 
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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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근 혼택 사회는 출생 미둥록 아동의 시망 사건이 지속적으록 발생하여 사회적 분제로 대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아 

동복지뿐만 아니라 법률적 관점에서토 출생신고체토의 문제를 지적하눈 견해가 많다 이러한상행써 효팩~ 뷔父빠 

외국인 모(母)에서 태어난혼인 외 출생지에 대한 출생신고 신청이 거부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혼인 외 출생자의 부 

는 본 사건이 가족관계등록법 체01，조 저12향의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부때| 해당한다 

고 주장하면서 친생자출생 신고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생신고를 위한확언’을신청하였다. 제1심과항소심에서는신청 

인이 제출한자료만E로능 ‘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눈 경우.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싣청인의 주장을 기각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미흔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간소화허여 출생아의 인권을 보￡렐목적으로 개정한가족관계등록 

법 저R초 제2햄| 대한 완화된 해석을 통뼈 모든 O홉왜|게 ‘출생 륭록될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밍} 외 

국인이어서 자씬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 

를 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결정 이후 획근까지도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는 여전승| 행정적 그리고 법 

원 실무적으로 거부되고 있다눈 사례가보도되어 본 언구에서는 대법원 결정을 토대로 혼인 외 훌생자의 출생신고틀 위 

한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인권을 보장하면서 보다 용이하게 신분을 취득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혼인 외 훌생자료써 외국인 모에서 태어난 이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 결 

정을 처음으로 살펴봄으로써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i 그에 따른 해외 사례를 함께 고찰하얘 흔팩에서의 법제도적 시사 

점을 제시하고자 혼빠. 이를 통히여 이동의 .출생 률록될 권리쩌|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중하게 칩근하는지 파악하고 아 

동에게 법적·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아동의 인격권을 담 

보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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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Birth Registration Rights of Child Born to 

Foreign Mothers as Child Born out of Wedlock 

Jeon, Byeongj∞1*/ Choi, EunyαJng** 

In the recent Korean society, the death case of a child without birth re밍stration is continuously 

occurring, which is rising as a social problem. In 야lÎS case, a lot of people point out the problem 

with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 in the child welfare and legal perspective. 깐1ere was a case of 

r히ecting the application for biπh registration of a child born out of wedlock between Korean 

father and foreign mother. For the p따pose of gL뼈ranteeing childreri능 humanri양1ts by simplifying 

the birth registration for unmarried fathers, the Supreme Court attempted the moderating 

interpretation of Clause 2 of Arti.cle 57 ìn the revised Family R<‘~ation Re핑stration Act, and also 

recognized that every child would have a birth registration rights. And even in case when the 

documents required for birth registration 따e not ready because the child's mother is a foreìgner,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unmarried father should be able to apply for birth regis압ation 

of his child. However, even after the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a case of rejecting the 야퍼d 

bi삐1 registra찌on applied by an unmarried father was reported, which shows that the unmarried 

fathers' difficulties have not been improved yet. Thu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issues 

of the case by initially examining the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that recognized the birth 

re횡stration ri양1ts for children bom form foreign mothers as 강퍼d bom out of wedlock, and also to 

present the leg삶linstitl따ional implications in Korea by considering overseas cases. πùs study aims 

to understand how strictly the court is approaching birth registr와ion rights. and 려80 to provide 

theb잃ic data for seζuring the dignity and v외.ue of human, and the personality ri양1t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of강피dren by providing opport따j다.es to acq띠re the status to evl앉y 야피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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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한국 사회는 정북 구미지역에서 사망한 해l 아동의 친모에 대해 사회척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 

다(서울신문. 2021. 3. 16.). 이와 함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사팍진 아동’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출생 미등록 아동은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심각 

한 아동범죄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21년 1월 인천 지역에서 8살 아동이 친모 폭행 

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지만(한져레신문 2021. 1. 18.) 숨진 아동은 친모가 이미 다른 남성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모는 그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동은 

사망 전까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건·복지서벼스를 전혀 이용할 수 없었다. 또한 2019년 서울 지역에 

서 쟁후 2개월 된 영아가 부모 학대로 사망한 사질이 7년여 만에 친모 자수에 의하여 밝혀져 재판이 진 

행되고 있다(동아일보. 2019. 1. 23.). 친부가 그 영아를 폭행하였고， 그 후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아 숨 

진사건이었지만， 부모가출생신고를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그 영아의 존재를알수 없었다. 

이렇게 아동이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상태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방치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동복지 

뿐만 아니라 법률적 관점에서도 출생신고제도의 허점 때문이라고 보는 천해가 많다(김상원·김희진， 

2019; 이기영·김민경.2015; 현소혜.202이. 현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i이하에서는 「가족 

관계등록법」이라고 함) 제46조(신고의무자)에서는 혼인 중 출생자의 활g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1)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인 부모가 자발적으로 자녁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경 

우에 청부에서 출한}실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더욱이 신고 의무자가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아니 

한 때에는 동법 제122조(과태료)에 의거하여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 뿐이다.밍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면 법령에 따라 출생신고를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최근 

발생한 정북 구미， 인천 등의 아동사망 사건과 같이 법률적 또는 사회적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 

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국내 출생신고 건수는 175만 건으로 나타났지만， 그 중 출쟁신 

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고지 건수가 8만 건에 이른다(법원행정처 2021). 더욱이 자녀를 출산한 미혼모 

의 의사 또는 혼인관계 문제 등으로 신고 의무자가 출쟁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상당수 존재할 것으 

로 추정되지만， 현 쩨도에서는 출생 마등록 아동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따악하는데 한계가 었다. 다만， 

0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신고의무자) 

@ 혼인 중 출생자의 훌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2) 가족판계풍록법 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마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갱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올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 

하의 과태료률부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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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내 출생 미등록 아동이 8천명에서 2만명으로 추산된다고 하였고αTN， 2021‘ 1. 

23.), 또 다른 언론 보도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1 2만명을 념을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MBC， 2018. 1. 15.). 

국제법척으로도 출쟁 신고는 평쟁에 걸쳐 중요한 법적 보호와 함께 필수적인 사회서벼스 지원에 대 

한 접근을 결정하기 때문에 인권으로 간주된다(앓nders & Burnett, 2019).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 

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저해하므로 사회적 책무를 방기빼棄)하는 것이다. 최근 

보고된 여러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도 출생등록과 아동의 성장·발달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저소득 계층의 출생신고 확대는 아동의 정상적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보고 

되었다(Bhatia et al. , 2019; ‘Jeong et al. , 201잉. 이에 따라 학계·시민계를 중심으로 법률적 또는 사 

회척 이유로 출생신고를 할수 없어 법적·사회척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고 사회적 위협과 인권 사각지대 

에 방치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김현옥·김청호， 2019 ; 

주민지 외， 2018). 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출생신고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미 19대 국회(2012년 5월~2016년 5월)에서 출생신고제도 개선을 위해서 의안번호 1918546, 1916418 

등의 다수 재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개인쟁보 유출과 병원 규제 등의 이유로 심사가 보류되었고. 철 

국 19대 국회 임기종료로 예기되었다. 이번 21대 국회(2020년 5월~현재)에서도 의안번호 2108795, 

2108798 등의 개청 법률안이 발의되어 의사 조산사 등이 출생증명서를 작생해 시 ·읍·면 장에게 통지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나， 본회의 심의를통과할 수 있을지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출생 미등록 아동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고， 사회 

안전망이나 복지체계에서 완전히 배쩨되어 건강권， 교육권 등에서 사각지대에 노출된다(김상원·김희 

진， 2019; 송진성， 2018; 정상우·박지인， 2018). 더욱이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체류 

자격이 박탈되었거나 컬혼이주여성으로 입국했다가 이혼 후 미등록 체류자로 생활하면서 출산한 경우， 

외국인 여성이 혼외자를 출산한 후 뀌화한 경우 또는 출생신고에 기재하는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쟁신고를 할 수 없어 관련 법·쩨도가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2015 

년 법률 제13285호에 의거 이른바 ‘사랑이법’이라 불리는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 

에 의한 인지)가 개정되어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마혼부의 출생신고를 간소화하여 ‘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미혼부가 출쟁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잉 

3)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 부가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었다. 

@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부의 등륙기준지 또는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 

아 제l함에 따른 신고률 합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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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뺑서 2018년 9월 충북 청주지역에서 혼인 외 출생자로서 한국인 부(父)와 외국인 모(母) 

에서 태어난 자녁에 대해 부가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 리지침(가족관계등 

록예규 제4엽호)에 따른 서류가 미비하여 활갱신고 수리가 거부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출생아의 부는 

모의 성명만을 알고 있을 쁨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으므로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의 척용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출쟁신고를 위한 확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제1심과 항소섬은 신 

청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혼인 외 출쟁자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미바로 출생 

신고가 거부된 사건에서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철정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0.6.8.자 2020스575 철정). 철국 대법원은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간소화하여 출생아의 인권 

을 보장할 목적으로 개정한 동법 제57조 제2항의 완화된 해석을 통하여 모든 아동에게 출생 등록될 권 

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모가 외국인이어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청우에도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2020~75 철정 이후 최근까지도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는 여전히 행정적 그리고 

법원 실무적으로 거부되거나 지연된다는 사례가 보도되었다(채널A， 2021. 5. 1.; JTBC, 2021. 1. 25.). 

따라서 아동복지 또는법률분야의 학계와시민계는혼인 외 자녀의 활g신고에 대해 현 단계에서 안주 

할 수 없으며， 「가족관계등록법」 쩨57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대법원 철쟁을 반영한 법제도적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더욱 천착〈穿劃할 펼요가 있다. 본 사건과 같이 사회척 이슈가 포함된 주요 사건에 대 

한 판혜 분석은 해당 분야에서의 법·제도적 미비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시사첨을 제시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이정은， 2015). 또한， 재판 목적은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동종 또는 유사 사 

건에 대한 사회적 정각심을 고취하고 사건 재발을 방지하는 것도 포함되므로(전병주 외， 2019; 전병주， 

202이 본 사건에 대한 쟁점 분석과 논의를 통하여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신분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얀을 재조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요 국가들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법·제도 

척 적용 써I를 함쩨 고향}여 해당 말때서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한국에서 아동 

이 신분을 취득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적의 제도를 실현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 

할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혼인 외 출생자로서 외국인 모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 결정을 처음으로 살펴봄으로써 사건의 쟁점을 파협}고， 그에 따른 해외 사례를 함께 고 

찰하여 한국에서의 법·제도척 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이를통하여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중하게 접근하는지 파악하고， 아동에게 법적·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아동의 인척권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기초짜료를 제공 

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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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대상사건의 개요 

1.기초사실 

신청인은사건본인(여， 2018.9.8. 출쟁)의 부(썼로서 2013.6. 5. 귀화허가를받아대한민국국척 

을 취득하였다. 사건본인 모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함) 국척으로 2005. 8.경부터 일본에 

거주하던 중 중국 딩국으로부터 여권 갱신이 불허된 후 일본 정부에 난민신청을 하여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아 재류허가를 받았고 일본 정부로터 발급받은 여행증을 이용해 단기방문(c-3) 비자로 국내에 출입 

국을 하고 있다. 신청인은 사건본인 모의 성명， 국척， 출생연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위 여행 

증에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 출쟁연월일， 국적 그리고 위 단기방뭔c-3) 비자에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 

출생연월일이 각각 기재되어 었다. 다만 사건본인의 모는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나하여 외국인등록변 

호가존재하지않는다. 

신청인과 사건본인의 모는 2013. 8.첨부터 사실혼 판계를 유지하였고， 사건본인의 모는 국내에 입국 

하여 2018.9. 8. 충북 청주시 소재 ∞병원에서 사건본언을 출산하였다. 위 병원 의사가 작성한 사건 

본언 했증명서의 ‘출생아의 모’란에 ‘성명， 연령(만t:，.t:，.세)’이 기재되어 었다. 신청인은 그 무렵 사건 

본인 출생신고를 하려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했으나，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 

규 제412호) 제g조에 규정된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또는 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 

명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정우에는 모에게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공증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보증서)를 갖추지 못하여 첨부서류 미비의 사유로 수리가 거부되었고， 현재까지 사건 

본인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사건본인 모의 성명만을 알고 있을 뿐 그의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으므로 「가족관계등록법」 쩨57초 쩨2항의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 

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친생자출쟁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볍원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신청 

하였다. 

2. 하급심결정 

청주지방법원은 2019. 4. 16. 제1심(2019호기10010 결정)과 2020. 3. 3. 제2심 (2019브24 컬정)에 

서 「기족판계등록법」 제57조 제2함의 문언이나 그 취지를 고려할 때에 출생신고서 및 출생증명서에 모 

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것은 민법상 모자관계를 컬정하는 기준언 ‘모의 출산사실’을 출생신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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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확인하고， 출산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형성된 모7.1관계를 법률적으로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철명하였다. 법원은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모의 인적사항과 출생증명서에 기채된 모의 인적사항은 동 

일하여야 하는데， 위 여행증 및 단기방문(c-3) 비자에 사건본인 모의 성명， 출쟁연월일， 국적이 기채 

되어 있고， 그 내용。l 위 출생증명서의 ‘짧아의 모’란의 기재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주장 

흩}는 ‘사건본인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절명 

하였다. 

그리고 모가 외국인 정우에는 동법 제44조(출생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따라 출쟁신고서의 모 인적사 

항 란에 모의 성명， 출쟁연월일， 국적만을 기재하더라도 신고 수리가 이루어지며， 신청인의 출생신고 

는 사건본인 모의 인적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출쟁신고에 관한 사무 

처리지침에 규정된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갖추지 못하여 첨부서류 미비의 사유로 수리가 거부된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에 tI]추어 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언이 “사건본인 모의 성명 ·등록기 

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찰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제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신챙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확인 신청을 기각 

하였다. 

3. 대법원결정 

신챙인은 사건본인의 모는 중국 당국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출생신고에 펼요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 

하였고， 이러한 정우에도 ‘모의 생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 

장하며 대법원에 째항고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국척법」 쩨2조 제1항)"라고 셜명하며， 이에 따라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 

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볍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 

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칭해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행n 규정된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문언 그대로 출쟁신고에 필요한 모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해당 조항이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간소하게 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을 보장할 목척으 

로 개정된 취지에 비추어 본 사건과 같이 외국인 모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정우에도 동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20.6.8.자 2020스575 결정). 



176 1G메연구논흩 2021년 쩌123권 쩌12호 

이와같이 대법원은동볍 제57조제2항에 따라신청인에게 가정법원의 확인을받아사건본인의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건본인 부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111. 법원 결정에 대한 쟁점 및 논의 

본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쟁 등록될 권리’를 갖는지 그리고 외 

국인 모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법」 제57초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챙점이 된다. 

1.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출생 등록될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쟁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 

의 천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이·동은 태어난 즉시 이 권리를 갖는다고 절정 

하였다(대법원 2020.6.8.자 2020스575 결정). 현대 사회는 개인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이용하 

려면주민등록과같은법척·사회적신분을갖추어야하고 이러한신분의취득은개인에대한출생신고 

에서부터 시작한다. 만일，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출생신고를 받이·주지 않거나， 

그 절차가복잡하여 신고자가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고 시간도 오래 걸려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 

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태어난 아동에게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헌법」 제36조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었다. 현실에서도 혼인과 가족생활은 인간생활의 가장 본원척 

이고 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율적 의사와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가족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은 독렵된 인격 

체로서 존중되어야하고， 혼인과가족생활을어떻게유지할것인지에관한개인과그가족의 자율척 결 

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국가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명등을 기초로 형성된 가족생활을 존중하고 인척 

척·애정적 인간관계에 기초한가족관계에 깨입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할것이다(현재 2000. 4. 27. 선 

고 98헌가16 컬정). 

더욱이 혼인과 가족관계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이익을 칩해하지 않는 한 그 혼인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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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대한 국가 기관의 개업은 자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이렇게 혼인과 가족관계는 헌법상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하고， 국가에게 가족관계에 대한 관여 

를 넓게 허용하게 되면 오히려 국가가 보장해야 할 혼인과 가족관계를 국가나 제3자가 침해하는 컬과 

를 가져올수 있어 헌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결국 가족생활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권 및 아동 

의 권리는 가족생활의 법률관계 및 그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을 규정하는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을 

해석·적용할때도존중되어야할것이다. 

이미 1976년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lnternational Cove없nt on Ci떠1 and 

Political Rights; ICCPR)’ 제24조와4) 1989년 UN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핵된 ‘아동권리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제7조에서잉 아동은 출생 후 즉 

시 등록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했시부터 국적과 이름을 갖게 되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 등을 기본적인 인권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에 따라 국가는 아동의 ‘출생 등록휠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자녀 복라는 단 

순히 자녀에게 보호·교양의 보장이라는 가족관계의 실질을 제공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이에 상용하 

는 법적인 가족관계를 형생해 줌으로써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 

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도척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대법원 2019. 10. 23. 선 

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철). 

물론， 사회의 빠른 변화로 말미암아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청이 발생한 정우에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쩨를 야기한다. 실제로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가 

2015년 법률 제13285호에 의거뼈 개쟁되기 전까지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성본’을 창설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수차례의 재판 절차가 필요했으며， 그 기간도 1년 이상이나 소요되었다. 즉， 

동법 제57초가 개청되기 전에는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 신고를 한 때에 그 신고는 인 

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 규정은 ‘모의 인적사항’을 기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별도로 부의 혼인 외 출생자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없 

4) 시민척 및 갱치척 권리에 판한 국계규약 제24조 

2. 모든 어련이는 훌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융 가진다. 
3. 모든 어련이는 국척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5) 아동권리협약 제7조 

1, 아동은 훌쟁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생명권과 국객 취득권율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툴 알고 부모에 의 

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현 국제 운셔상의 의우에 따라 。l러한 권랴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냐하여 아동이 무국척으로 되는 정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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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우에는 마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가족관계등록창절 및 성본 창설 심판 인지신고 등의 절차를 거 

쳐야 비로소 부지관계를확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절차적 복잡성과 사회척 비용이 크게 소모되어 미혼부가 출생아의 가족관계등록을 지연 또는 

포기하거나， 심지어 양육시설에 입소했다가 압양되는 사례가 지속척으로 발생하여 아동 복리를 약화시 

키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진실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유발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이른바 ‘사량이법’ 

이라고 불리는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이 추가되어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정우’에는 가 

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사량이볍’이 시행된 2015년 11 

월부터 2019변까지 u1혼부가 법원에 신청한 ‘친생자 출쟁신고를 위한 확인’ 690건 중 19%에 해당송}는 

129건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법원행정처， 2021). 

이렇게 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 사회에 실제로 존재하지만， 어떠한 법척인 보호 

도 받지 못하고 마치 ‘투명인간’이 되어 생활하는 아동。l 존재한다는 것으로 아동 복리에 심각한 칭해가 

발생한다는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는법원실무적으로법률상배우자가있는모가혼인중다 

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후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법」 제57 

조 제2향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 었다. 일부 법원은 동 조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모의 

생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얄지 못하는 겸우에 한하여 생부의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 

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따라 미혼부의 자녀 활&신고를 간소하게 진행하고 출생 아동의 인권을 보장할 

목척으로 법률이 개쟁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에 있어 미혼부의 어 

려웅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었다. 

2. 가족관계등록법 제fil.조 저12항의 적용 

「민법」에서는 친생자관계를 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 자녀로 나누어 규율한다. 혼인 중 출생자는 출 

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로 성휩하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와의 관계에서 

출쟁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모자관계가 바로 성립하지만 부와의 관제는 인지라는 쩔차를 거쳐야 한 

다. 인지는 혼인 외 출쟁자를 그 생부나 생모가 자녀로 인행}는 것이다『민볍」 쩨855조.). 이러한 인지 

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의뼈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법」 제859조.)， 부가 인 

지할 때는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인지 신고서에 기재하게 된다f가족관계등록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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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 「가족관계등록법」에서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제46초)히’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부가친생자출생의 신고를한때에는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것으로규정하여 

(제57조) 인지신고 이외에 별도의 인지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출생신고서에는 부모의 성명， 본.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및 외국인등록 

번호) 등을 기채하여야 하기 때문에(제44조) 모의 인척사항을 알 수 없는 정우에 후견인 지정부터 인지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부지관계가 확정될 수 있었다. 

만일， 혼인 외 출생자가태어난즉시 출생신고를못하는정우에 양육하기 어려운환경에 노출될 가능 

성이 높다. 무엇보다 신생아로서 건강보험 혜핵을 받지 못해 질병과상해에 따른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 

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받는데 제약이 있어 영유아기의 건강성이 손상되거나 정 

상적인 발달과정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출생기록이 없어 취학 연령에 이르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고， 국민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척절한 복지혜핵도 전혀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 보호 사각지 

대에 칙면하여 유기， 불법 입양， 인신 매매 등의 범죄에 노출될 7념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이 추가되어 ‘모의 인적사항을 알수 없는 청우’에는 가정법원의 확 

인을 받아 친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청하여 출생아의 생명권과 인권을 강화하게 되었고. 출 

생신고가 잭관적 진실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정확생을 확보하는데 었다. 

그러나 동법 제57조 제2항이 추가된 이후에 미혼부에 의한 ‘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 건 

수 중에서 인용 비율이 2016년 83%에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66%까지 하락하였고， 

2019년에 71%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원행정청， 2021). 동 조항에서 규정한 ‘모의 인척사항 

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해 각급 법원에 따라 ‘전부 알 수 없는 경우’로 엄격히 적용하거나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비교적 유연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송효진， 20퍼). 

본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본인의 모는 중국 국적을 갖고 있으나， 일본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아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등에 펼요한 서류를 중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사건본 

인의 부로서 신청인이 2015년 법률 제13285호로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을 근거로 출 

생신고를 하려고 하였다. 이 조항에 따르면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알 수 없을 경우 

에 부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었도록 규정되어 었다. 그러나 원심 법원에서는 모가 출생신 

고에 관한사무처리지침 제8조에 규정된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갖추지 못했을뿐만아니라 

「기족관계등록법」 체44.조(출쟁신고 기재사항)에 규정된 사건본인 출쟁증명서에 모의 이름， 둥록기준지 

6) 가촉판계풍록법 제46조(신고의무재 

@ 혼인 종 출생자의 출쟁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1뼈 IG메연구논흩 2021년 체23권 쩌12호 

등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동법 제57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혼인 외 출생자 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청주지방법원 2020.3.3.자 2019브24 결정). 

이에 반뼈 대법원에서는 동법 제57조는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규정하여 아 

동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출생신고가 책관적 진실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정확 

성을 확보하는데 그 취지가 었다”고 지척하였다. 그리고 동법 제57조 제2항의 취지， 입법 연혁， 관련 

법령의 체계 및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동법 제57조 제2항은 동법 

제57조 제1행R서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부가 단독으로 친생자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동법 쩌]44조 제2함에서 규정한 신고서의 기재내용인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정우 

에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X빨갱 신고를 할 수 있게 하 

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통법 제57초 제2항에서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청우’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대법원 2020.6.8.자 2020스575 철정). 

이에 따라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검우’는 출생신고에 필요한 모의 인 

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정우뽑만 아니라 모의 소째 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 

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모가 외국인으로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 

유로 출생신고에 훨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정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맥락으로 

뉴질랜드에서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출생신고서에 부와 모가 함께 서명하도록 되어 었으나， 부모 중 일 

방의 행방을 알지 못하는 정우에 친인척 친구 등을 통하여 그를 찾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일방의 부모가 질병을 앓고 었거나 그 자녀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우에 부 또는 모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η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인간의 인식능력과 예측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업법자가 법률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안을 모두 예상하면서 법률을 제청할 수는 없으므로 새로운 사안에도 기존 법률의 적용 또 

는 유추적용 여부를 세짐하게 검토하여 시대 변화에 맞는 적절한 해적을 시도한 것이다. 법원은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장적인 의미에 반하지 않는 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객， 그 째，개정 연혁， 볍질서 전 

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체제척이고 논리척인 해석방법을 추가척으로 동원하여 

구체적으로 척용되는 법률의 의미를 연밀히 검토하고 새로운 사건에 대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판결). 

컬국， 본 사건에서와 같이 외국인 모가 난민사유로 본국(중국)에서 출쟁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필요서류를 갖출 수 없는 정우도 동법 제57조 제2 

7) https://www.go야.nz/browse/fi뼈ily-and-whanau/hB애19-a-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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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더욱이 본 사건에서 신청인과 혼인 외 출생자의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의 

기록을 살며보면 부자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동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 

아 사전본인의 짧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부당한 것이며. 신청인 

에게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친쟁자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대법원 태도는 오늘날 국민의 고양된 권리의식 및 양성평등의 관념과 함께 가족의 형태도 매우 다양 

해진 사회 현실을 고려할 때 자녀에 대한 법적·사회적 신분취득은 무엇보다 아동의 복리향상에 그 목 

적을 두어야 하고， 기·촉 구성원의 자율적 컬정을 가능한 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에 부응한 

절정으로사료된다. 

IV. 법원 결정에 따른 법·저|도적 시사점 

지금까지 혼인 외 출생자로서 외국인 모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대법원 절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가 포함된 주요 사건에 대한 판례 분석은 해당 분야의 

법제도적 미비점을 파악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여 관련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이정은， 

2015; 전병주， 2020) 본 사건에 대한 쟁점 분석과 논의를 통하여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보다 용이하게 

출생 등록될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법·제도적 적용 사례를 함께 고찰하여 해당 국가에서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살펴보는 것 

은 한국에서 혼인 외 출생자 등의 신분 취득을 담보하기 위한 최적의 쩨도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대법원 결정에 따른 미혼부 출생신고의 요건 완화와 함께 대법원 결정 이후 최근까지 

도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가 여전히 거부 또는 지연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짧 등록될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함께 제시할 것이다. 즉， 마혼부 출생신고의 요건 완화와 더불어 친 

쟁자 추정 규정과 관련하여 친생자 추정 범위를 확대하거나 친생자 추정 번복의 요건 완화가 검토되어 

야 한다. 그리고 혼인 외 출산 또는 미혼모 출산이 증가하는 사회적 현실을 고려하여 모든 아동의 출 

생 등록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현척 출쟁등록제도(Universal Birth Registration; UBR)와 신뢰출산 

(Vertrauliche Geburt)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법」의 입법 취지와 대법 

원 결정을 모두 반영한 실효성 높은 법·제도적 방얀을 구축하여 법적·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제 

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부여하고， 개별 법률에 근거한 건강권， 교육권 등의 급여 및 

서버스청구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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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혼부 출생신고의 요건 완화 

본 연구에서 살며본 대법원 2020삼75 컬정과 같이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미혼부 출생신고 요건 완 

화가 요구된다 r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은 미혼부의 혼외자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 

련되었지만， 미혼부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수 없는 정우”어l만 가정법원의 확 

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척으로 허용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동법 져]57조 제2항에 기채된 요건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준하 

는사정이 있는때에도부가혼인외자녀에 대해출생신고를할수있는것으로확대 해석하였다. 이러 

한 맥락에서 최근 법률 제17928호에 의거 「가족관계동록법」이 개정되어 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친 

쟁X낼생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짧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초하지 않은 정우， 그리고 모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률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 

다. 향후 모든 아동의 출쟁 등록될 권리가 담보되어 건강권， 교육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하며 건 

강한 성장과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미혼부의 활갱신고 과정에서 모의 비협조척 사실을 부가 입 

증하기 어려운 정우에 유전자 검사결과로 대체하거나. 출생신고와 관련한 가정법원 철정 또는 재판의 처 

리기한， 비용 지원 등을 명시적으로 규청하여 출생신고의 용이함과 실효생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친생자추정 

현행 친생자 추정 규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부의 

친생자추정을받지 않는자녀라는것을확인하기 위한조치이지만， 미혼부의 혈연에 따른 7똑구성권， 

출생아의 최우선 복리 등을 고려할 때 친생자추정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따라 마 

혼부에 의한 출생신고에 대해 친생자 추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우려하여 출생신고가 지연되거나 마 

등록 아동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채의 친생자 추정 범위를 확대하거나 친생 

자 추정 번복의 요건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 

첫째， 친생자 추정 범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프랑스에서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동거기간의 확인 등 

으로 혼인 외 출생자를 생부의 친쟁자로 추정하는 경우가 었어 시질혼 관계에서 출쟁한 자녀에게도 친 

쟁자 추정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친생자 추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유럽 통계청(Eurostat)에 의하 

면， 2016년 기준으로 프랑스 내 출생아 10명 중 6명이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나 EU 회원국 중 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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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높은 것으로나타날다.에 이러한수치는 2007년보다 8% 증가한 것으로혼인 외 관계에서 출생 

하는 아동의 수가 혼인관계에서 출생하는 아동의 수보다 더 많다는 사회척 실태가 크게 작용하여 친생 

자 추정 범위에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사회 전반척인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미혼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기준 전국척으로 8천명에 이르고， 미혼부가 양육하는 자녀는 9천명을 넘 

어(통계청， 202이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에 있어 프랑스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통일친자법(Uniform P:뾰1없geA，α; UPA)J에 의거하여 법률혼 관계를 통해 친쟁자를 

추정하는 것과 함께 출갱자에 대한 실제 부모의 역할 또는 그런 의지가 있는 자를 부모로 추정하기도 

한다. 즉， 실제적인 혈연관계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근거로 친생자 추정을 판단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아동의 출쟁 이후 최초 2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아동과 함께 거주하며 부모로서 

공개적으로 양육을 하는 정우에 친생자추정을 적용하게 된다(Sec 204. Presumption of P.양entage). 

영국에서도 미혼부 단독으로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하는데 펼요한 법원의 부모책임명령(Parental 

&영:ponsih띠ty Ord앉.)과 관련하·여. 법원은 미혼부가 책임명령을 신청한 동기와 함께 아동의 복리를 

최우션으로 하여 부와 자녁의 애착관계， 부의 충분한 헌신 등을 검토하여 부모책임명령을 절정하께 된 

다 9) 아일랜드에서 u]혼모 또는 미혼부가 혼인 외 자녁에 대한 출생신고를 완료하기 위해서 후견인 선 

임에 대한 법원 명령을 필요로 한다.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후견언이 되기 위해서 그 자녀와 12개월 이 

생출산후 3개월 이상포함) 동거기간이 필요하고자녀 부양에 관한법원 명령을수용해야한다 1이 

그리고 국내에서 친생자 추정 규챔에 대한 논의는 친생부언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자 범위와 관 

련한 의견이 제기되고 었다(김상용， 2019).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자녀를 출산한 모와 그 남편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원고적격자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의 입법혜에 비교하여 청구인의 범위를 쩨한하 

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외국 업법혜를 살펴보면， 생부에게 친생부인권이 인청되지 않는 국가도 있으나 

(스위스， 오스트리。})， 상당수 국가에서는 일정 요건을 구비하거나 기간 정과에 따라 친생부인권을 행사 

하거나(독일， 프랑스， 그리스 등)， 생부에게 제한 없이 친생부인권 행사를 허용하는 국가도 있대노르웨 

이). 따라서 현행법상에서 제한객으로 확대하여 가정의 평화가 문제되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 등이 침해 

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당기간 지속된 실질적인 부지관계를 훼손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서 생부 

와그 자녀에게 친생부인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가정의 혼인관계가 파탄되 

거나 자녀의 복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생부의 친생부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친쟁자 추정 번복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친쟁자 추정 제도는 모와 달리 부지관계를 증명하 

8) ht빼://w￦w.conne:업onfrance.∞ψ싼없ch-news/히x-out-of-lO-뼈bies-in-france-뼈n-to-unmarried-pa ren엽 

9) https://www.밍맹뼈뼈d.o:명. uk./informaψn/leg와-h퍼p-and-respon획biliti.es/뼈e뼈1-뼈따1외b피ty 

1이 https://빼w.treo.π.ie/informatia며registration-of-bir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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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운 정우에 대비하여 고안된 제도라는 것을 우선 유념해야 한다(현소혜 2019). 모의 남훤과 자 

녀 사이에 진실한 혈연관계가 존채하지 않을 경우에는 친쟁자추정을 번복하고 혈연진실주의를 실현 

할 필요가 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친생자를 확인하는 것이 절대척으로 복캅한 작업이 아 

니고， 검사결과의 오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작업이므로 유전자검사 결과 등의 합리척 증거에 의 

한 친생자추정 번복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개혁법(부모와 자녀).J 

(LawR하orm(P:없'ent and Child)(Sco뼈nd) 값t 1986) Sec 5(Presumptíons)에 의거하여 친생자 추 

정이 균혐 있는 증거를 통해 반박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정부에서는 유 

전자 검사를 통한 생물학적 친부를 자녀의 부로 인정하고 양육비 지급 등의 양육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통일친자법(UI파orm 않ent쟁eA따; UPA).J에 의거한 친생자관계의 추정은 법 

원 판결(Article 6. Proc않따19to 뼈judica않 P없'entage) 또는 친쟁자관계의 유효한 거부(값ticle 3. 

Voluntary Acknowledgm.ent of p，없앙ltage)에 의 해서 반박될 수 있다. 

3. 보편적 훌생등록제도 

국내 현행법상 신고의무자가 고의 내지 과실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출생 사실이 공적으 

로 등록될 가능성은 매우 제한척이다. 출생 미등록 이폼을 공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아동이 짧신고 7}능하도록 보편적 출생등록제도(Uni염없 

B따h Re밍stra띠on; UBR)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는 부모의 지위， 출생 지 

역과 장소 등 어땐 요소나 출생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짧을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H없bitz 

& Gregson, 2015). 보면적 출생등록쩨는 주요 국7때서 많이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동의 출g등 

록 또는 출생증명이 여전히 보훤적이지 않고 일부 지역에서는 출산청보의 적시성과 완전성이 높지 않 

아 공공정책 수립과 운영에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출생(및 사망) 등록시스댐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노력 

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P뻐llips et al. , 201잉. 더욱이 빈곤층과 이주민 등을 배제하는 기존의 사회정책 

에서 그들을 포함시키려는 목표 전환이 보면척 출생등록을 더욱 강화하고 었다(Hunter & Sugψ없18.， 

2018). 

미국에서는 각 주의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HSC).J 또는 「공중 보건법(Public 

H뼈th 벼w; PBH).J에 따라 아동이 출쟁한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연령， 시민권， 친지관계를 입증하는 

출쟁증명서(또는 전자 출쟁증명서)를 지역등록 담당관어l 제출한다. 출쟁증명서는 산모가 친생부모， 아 

동에 대한 기본척인 정보를 작성하는 산모정보서식(Mother Worksheet)을 토대로 작성되며 아동의 전 

쟁애에 걸쳐 사용되므로 출생증명서에 서명한 사람은 지역등록 담당관뻐 제출할 책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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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전자 출생증명서에는 최대 60개의 개별분야에 정보를 제공하여 미국인의 건강 및 질병 동향을 

예측하는데 그 유용정이 업증되었다(Clapton， 201여. 

그리고 독일에서는 「신분등록법(Personα1S뻐ndsg않etz; PStG)J에 따라 출생신고 의무자로서 1차적 

으로 양육권자， 2차적으로 출산현장에 있었거나 출산에 대해 알고 있는 자에게 규정하고 있으며， 병원 

이나 그 밖의 출산을 보조하는 시설에서 출산。l 이루어진 경우 시철의 주체에게 출생신고 의무가 발생 

한다. 캐나다에서는 출생신고를 위한 단말기때osks)률 이용하여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는 사회보험과 

아동수당， 주 정부가관리하는 의료서버스등의 통합적 혜택을받게 된다. 출생 아동에게 부여되는 다 

양한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 출쟁신고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복창한 절차 없이 간단한 방식으로 출생 

신고와 더불어 여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국내에서 좋은 입법례가 될 수 있다(최성청， 2019). 

이러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시행을 위해서 미혼부는 부성 창설의 절차를 펼요로 한다. 미국에 

서는 미혼부가 출생아 모의 확인과 서명을 거쳐 자발적 친부인정서(Volurr뻐ry Acknowle뼈ment of 

Paternity)를 작성할 청우에 출생자가 미혼부의 친쟁자로 추정된다.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히는 경우에 모의 동의 없이 부성을 창설할 수 있다. 오하이오(Ohio) 주에서는 양육비이행 

관리기관의 유전자 검사 또는 법원의 철쟁을 통하여 미혼부의 부성을 창설하도록 규쟁하고 었다(Rev 

Code 93111.03). 그리고 로드 아일랜드(뻐lOde 1허an비 주에서는 법원에 혈액형 검사 철과 또는 친부 

인쟁서를 제출할 경우에 생모에게 부생 창설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고 일정기간 생모에게 그에 대한 반 

박이 제기되지 않으면 부성 창설이 확정되고 친부에게 아동을 보호활 의무가 발생한다(RI Gen L 915-

8-3). 이 과쟁에서 혈액 또는 조직검사 결과가 생물학적 부로 안정뭘 가능성이 97% 이상으로 입증되 

는 정우 친자관계의 결정적인 증거로 간주된다(RI 앓n L ~15-8-11). 또한 네바다(Nevada) 주에서는 

모의 임신 이전에 최소 6개월 간 출생자녀의 부와 동거하고， 임신기간 동안 그 남성과 동거를 지속했을 

경우에 출생자녀를 미혼부의 친생자로 추청하고 있다(NV Rev S뼈t 9126.051). 이 과쟁에서 관계 법령 

에 따른 혈액형 검사 또는 유전자 식별검사에서 출생아의 친부로 인정될 확률이 99% 이상일 경우에 출 

생아의 친부로 확정된다(NV Rev Stat 9126.121). 

이마 2011년 UN의 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파ghts of the C삐이에서는 한국 내 모 

든 아동이 차별 없이 출쟁등록이 가능하도록 보면적 출생등록제 도업을 권고했으며， 현째의 가족관계 

등록제도는 출생신고에 대해 1차척으로 부모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처가 지극히 미벼한 설정이다. 따라서 아동이 출쟁과 동시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동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출쟁등록제를 도입하거나， 국가차원에서 모든 아동이 출쟁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할수 있도록 

출쟁통보제 도입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2019년부터 정부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일환으로 

출쟁통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는출쟁통보가 의무화되는 것에 대해 자신들의 상당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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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부담과 산부인과 기피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의료계 등과 같이 출생통보제 도업을 

반대효}는 입장에서는 출생신고가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보전복지 및 교육시스댐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 

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고 사회에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4. 신뢰출산제도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혼인 외 출산 또는 미혼모 출산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친모가 출생 후 아동을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했한 아동의 생명권 보호와 함께 친모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즉 출생 즉시 아동이 동록되어 인권 강화를 도모하는한편 친모의 요구에 기 

반한 익명성 보장에 균형점을 찾는 제도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혼인 외 출산 또는 미혼모 등에 대한 

사회적 환정이 아직까지 엄격하고 그에 따라 아동 유기와 살해 등의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고 었다. 따 

라서 출쟁된 아동이 신분을 취득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정착하기에 앞서 과도기적 단계 또는 보 

완척 제도를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독일의 신뢰출산0J양tra띠파1e Geburt) 제도를 주목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제도권 내에서 출생신고. 후견 개시 등이 제공되어 0많은 실질적인 보호를 받 

을수있고， 익명성을원하는친쟁모의 이익을일부실현할수있다. 

국내에서 전체 입양아동의 90%를 미혼모 아동이 차지하고 있으며， 출생 후 유기되거나 베이비박스 

에 위탁되는 출생아는 출생신고의 어려움， 경제적 문쩨 등의 사유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상당수 여성 

이 위법행위에 바로 노출되면서 출생한 아동 역시 유기되거나 출생 등록되지 못하고 또 다른 사건에 직 

면할 수 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안정희， 201꺼. 더욱이 최근 5년 간 국내 출생아 중에서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은 계속 상승하여 2019년도에는 전체 출생아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통계청， 

2020) 혼인 외 출생자와 모에 대해 사회시스탬을 통해 보호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신뢰출산제도는 임신 후 익명으로 상담을 받고 익명으로 출산할 것을 결정한 임산부가 적절한 의 

료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2013년 「임신여성의 지 

원확대 및 신뢰출산에 관한 법률(Das Gesetz zum Ausbau der Hilfen für Schwangere und zur 

Reg앙ung der y，양tra띠ichen Geburt)l을 제정하여 부특。l한 사정에 의해 자신의 신상을 얄리지 뭇하 

는 여성에게 자기결정권을 토대로 사쟁활을 보호하고 일정한 정도의 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유 

기 및 살해를 방지하는 한편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여 친모와 아동의 건강권을 담보할 수 있다 

(한명진， 2019). 국내에서 신뢰출산제도의 도입을 위해 「민볍」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여 신뢰출 

산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친쟁모가 익명으로 출쟁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J을 개정 

하여 가족관계를 공시하는 절차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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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최근 한국 사회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사망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척 문제로 대두되고 있 

다. 이에 대해 아동복지뿐만 아니라 법률적 관점에서도 출생신고제도의 문제를 지척하는 견해가 많다. 

출생 등록될 권리는 아동의 인권 보장을 실현하는 전제로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 

는 사회척 책무이다. 이러한상햄서 혼인 외 출생자로서 외국인 모에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 

신청이 거부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서 하급심은 「기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에 대한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하였으나 대법원은 통 조항에 대해 완화된 해석을 통하여 모든 아동에게 ‘출생 등록 

될 권리’를 인정하여 아동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사건과 같이 외국인 모가 난민사유로 본국(중국)에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정우에도 「가족관계등 

록법」 제57조 제2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가함으로써 미혼부가 혼인 외 자녁에 대한 친쟁자출 

생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0바， 대법원은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쟁당한 사유 없이 출 

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정우’에도 ‘모의 인척사헝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준하는 사 

쟁으로 판단하여 아동의 출생신고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현실을 반영한 진일보한 철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법원 결정에 따라 최근 「가족관계등록법」이 재정되어 미혼부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보다 간소하게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가족구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상網서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었는 혼인 외 출생자 

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중하게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고 동법 제57조 제2항에 대해 대법원이 구 

체적인 판단기준을 쩨시하여 각급 법원에서 일관된 법적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법원 철청 

은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최초로 인쟁한 것으로 아동 인권보한R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미혼부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법·제도적 미비로 인한 아동 

의 불안정한 지위를 보호하꼈다는 사볍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첨에서 의마가 있다. 다만， 대 

법원 컬정 이후 최근까지도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는 여전히 행정척 그리고 법원 실무적으로 거부 포 

는 지연되고 있다는 사례가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 철정을 토대로 혼인 외 짧자의 짧신고를 

위한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인권을 보장하면서 보다용이하게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혼인 외 출생자로서 외국인 모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쟁 등록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 결정을 처음으로 살펴봄으로써 사건의 쟁점과 논의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외 사례를 

함께 고철송}여 한국에서의 법·제도척 시사점을제시하그찌하였다. 나아가， 아동에게 법적·사회적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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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아동의 인격권을 탐보하는 

데 펼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법원에서 

공개한 결정문을 중심으로 해당 사건만을 분석하였으므로 미등록 이주 아동 등과 같이 국내에서 거주 

하는다양한유형의 미등록아동에 대한사례를지속척으로수집함으로써 관련사건의 법척 쟁점 및흐 

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후속연구에서 실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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